
 

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공영노조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징계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해당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징계
요구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KBS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미위의 설립 취지나 그 정당성마저 훼손된 것은 아니
다. 법원은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공영노조의 주장에 대
해서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요약하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징계 요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아직 가처분 단계이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아쉬운 결정이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인사규정에서 징계요
구권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나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
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
어 진미위 운영규정에 대해 동의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논쟁을 떠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에겐 청산해야할 적폐가 있고,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을 두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KBS가 어떻게 망가져왔는지 똑똑히 봤다. 한줌 동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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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물타기에 대충 물러설 것이었다면 142일의 파업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
이다.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찾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사측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적폐는 적폐일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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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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